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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들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
각한다면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기준을 올려 납세의무자를 줄이고 세율을 낮춰

세액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꿔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

담을 더욱 낮출 기회도 엿보고 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09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326,609원이다. 130만 원 이상 벌면 어디 가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일 게다. 종부세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는 이들은 알아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인데,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이다. 기본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것 말고는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대도시에서 보증금 3천8백만 원이 넘는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이상은 가차 없이 소득으로 환산되고 심지어 환산율은 월 4.17%다. 이 계산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1년에 앉아서
14억 4천만 원씩 번다. 그런데 1년에 4천만 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과격한” 것인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종부세를 6억 원까지 면제받았으면 챙길
만큼은 챙겼다.

 

세대별 합산 방식이 불평등하다며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도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양의무자로 간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탈락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같이 사는 사람들의 재산만 합산하는 것으로도 어찌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
가.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유가 급등, 집값 상승, 교육비․의료비 부담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온갖 “폭탄”과

뒹굴며 살고 있다. 이들의 권리는 정부가 들이대는 각종 부당한 기준에 꽁꽁 갇혀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산은 상한선을 두어 내리누르면서 부자들의 털끝을 건드리는 일에는 앓는 소리하는 것은 악랄하다. 정부의
이중 잣대는 거꾸로 세워져야 한다.

 

누군가 더 많이 가질수록 누군가 더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토지나 주택의 경우 더욱 자명하다. 그래서 토지나 주택
의 과다한 보유를 막으려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 “포퓰리
즘”이 왜 호응을 얻는지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혜택을 보고 안 보고”와 관계없이 평등한 세상에 대한 열망 때문
이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한 간접세 위주의 “잘못된 세금체계”가 바로잡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놓는
‘상식’이 자리 잡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처럼 불평등한 사회라면 “징벌적 과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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